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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휘문고자사고지정취소결정에대한논평(2020.7.13.)

치명적 회계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합법적자사고지정취소결정에교육부와

법원도동의해야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현행 법

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치명적 회계비리는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라는 점에서 서울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함.

▲ 휘문고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의 회계비리에 대해 지난 4월 9일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함.

▲ 그간 교육당국이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처럼 한시적 지위를 인정받은 일부 사학의 비
리가드러날때마다지정취소라는합법적이고온당한제재를가하지않고덮어주기로일관

했던 전례가 휘문고와 같은 역대급 회계비리를 낳은 것임.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이

고 사립학교가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

▲또한법원은치명적인사학비리를저지르고도자성하는태도없이가처분신청을하는등행

정소송으로국민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학교측의행태를절대로용인해서는안될것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치명

적 회계비리는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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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하면 자사고가 회계비리를 저지를 경우 ‘교육

감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특히 자사고가 학교로

서의 공공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문고는 50억원 이상의 회계비리에 대해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이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회계 관련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

니다.

이러한 역대급 사학비리가 이어지는 데에는 그간 교육당국이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처
럼 한시적 지위를 인정받은 일부 사학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지정 취소라는 합법적이고 온

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덮어주기로 일관했던 전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

로 영훈국제중의 경우 2013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 등 부유층에 해당하는 특

정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800명의 성적을 조작해 ‘귀족학교’, ‘뒷돈입학’이라는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영훈국제중에 무슨일이?”」, 2019.3.16. KBS). 이러한 입학비리는

즉시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사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해야 했지

만 당시 정권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등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솜

방망이 처분이 사학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학의 치명적 비리에 대해 자사고・국제중 지위를 박탈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
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은 지지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물

론이고 사립학교가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

다. 또한 법원은 치명적인 사학비리를 저지르고도 자성하는 태도없이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

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및 법적 대응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학교 측의 행태를 절

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와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거

듭 촉구하며 특권학교의 지위를 악용하는 일부 사학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7.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